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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rolog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와 사회

#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Prolog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와 사회

– 뉴노멀(New Normal)과 국가의 통치 시스템

 정부의 역할 가운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의 비중이 커질 것

 안보 개념의 변화: 군사적 개념에서‘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에 대한 대처’로 확장

 보건국가, 건강안전보장국가로 대전환이 불가피

 과학기술에 기반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중요성

– 국제질서의 변화

 세계화(globalization) 현상에 미치는 영향

 경제, 문화, 여행, 무역 등 모든 분야에서 진행된 지구화는 기후변화와 더불어

감염병의 지구화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확인

 지구화를 선도한 유럽연합(EU), 유럽각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경봉쇄와

격리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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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와 사회

– 개방 자체를 둘러싼 각국의 고민

 개방과 연대 vs. 자국의 이익 추구

 자유 vs. 통제(방역민주주의)

•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 코로나방역의 글로벌스탠다드로 부상한 한국

– 개방과 협력, 국가와 사회, 개인과 공동체의 연대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대내외적인 자기혁신의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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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물음들

# 답보다는 물음이 더 많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슈

#  제기되는 물음들

#‘괜찮을까?’QUESTIONS



답보다는 물음이 많은 코로나바이러스 펜데믹

• 코로나19 통계의 이면

– 숫자의 이면: 각국의 보건의료 여건, 문화, 

정부의 특성, 초동조치의 적절성 등

–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각국 정부의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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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COVID-19 Coronavirus Pandemic

: Reported Cases and Deaths by Country, Territory, or Conveyance

* Last updated: May 01, 2020, 12:41 GMT

* 출처: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2020년 5월 1일 확인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제기되는 물음들 (Questions arising)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 성과

– 누가 선진국인가 하는 의문 제기

– 새로운 자각, 그러나 세계질서의 근본적 변화?: Before Corona / After Corona?

• 각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결과에 따른 정치적 지형변화가 불가피

– 중국?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그리고 일본?

–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충격이 불가피: glocalization으로의 선회?

–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도 불가피, 그러나 대안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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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을까?’QUESTIONS

• 미국은 괜찮을까?

– 리더십, 잃어버릴 리더십이 있었던가?

– T. Friedman이 말하는 제3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이미 뒤쳐지기 시작한 미국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더욱 가파른 내리막으로 몰리는 형국?

– 리더십과 군사력의 부조화(mismatch), 이로 인한 군사적·정치적 충돌 위험 증대

(ex. 대중국, 대이란, 대북한 등)

• EU는 괜찮을까? 

– EU 통합의 초석인 솅겐조약(Schengener Abkommen)의 와해?

– 결속력 이완 또는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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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을까?’

• 일본은 괜찮을까? 

– 아베의‘코로나 패착’ 4가지

① 코로나19 발병 은폐ㆍ축소 의혹

② 애물단지 된 아베노마스크

③ 국민 공분을 산 말말말: 

“이런(코로나19) 경험도 분명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에 큰 재산이 될 겁니다.”

④ 오락가락 현금 지급 정책

*출처: 국민 등 돌리게 한 아베의 ‘코로나 패착’4가지 장면, 한국일보 2020년 4월 29일자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281130088817)

– 아베의‘코로나 패착’ → 지지율 하락 → 정권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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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을까?’

• 중국은 괜찮을까? 

– 대내적으로 중앙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와 지방정부의 실책 등을 둘러싼 논란

– 초기대응 실패와 관련한 은폐 의혹, 투명성 논란 (‘리원량 사건’)

– 대외적으로는 중국책임론 대두

 중국의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제사회 입지 약화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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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故 리원량 (李文亮) 

“중국 공청단은 리원량 의사를 올해 ‘중국청년 5.4 훈장’ 수여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코로나 출현을
알린 사실이나 ‘허위 사실 유포죄’로 ‘훈계서’를 쓴 내용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청년보망 캡처]

*출처: '코로나 폭로'는 쏙 뺐다 ··· 리원량 훈장 주고도 조롱당한 中,

중앙일보 2020년 4월 22일자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760226)

https://news.joins.com/article/23760226


‘괜찮을까?’

• 국가와 정부는 괜찮을까? 

– 정치적 리더십 위기

– 사회통제의 이완, 정치적 파국 또는 정치∙사회 불안정 악화 ? 

– 경제위기 극복 가능한가?

• 국가기능의 변화

– ‘거대정부의 진격’, ‘국가의 귀환’인가?

– ‘위험에 빠진 민주적 법치국가’(demokratischer Rechtsstaat in Gefahr),

‘파시스트-히스테릭 보건국가’(faschistoid-hysterischen Hygienesta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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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진단과 제언

#  거대정부의 진격

#  보건국가, 보건위기국가, 감시국가

#  건강안전보장국가에의 길

#  ISSUES TO TACKLE



거대정부의 진격

• 국가기능의 역사적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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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정부의 진격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의 변화

–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는 공감대

‘국가의 귀환’, ‘거대정부의 진격’, ‘거대국가’, ‘감시국가’ 등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맞서기 위해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 현금 카드 투입

– 팬데믹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전시 수준 통제 강화

 전쟁 수사: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war against invisible enemy), 

World War III(아베)

 최근 대부분의 국가가 공공장소 집합행위와 이동의 자유 제한 조치 단행,

50개국 이상이 국가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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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정부의 진격

• 거대정부의 진격, 두 가지 방향

1) 권력의 중앙집중

– 행정권의 급속한 팽창, 그로 인해 민주주의 공간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적 가능성

– ‘큰 정부’ 보편화

 Coronavirus Means the Era of Big Government Is Back.

 대공황(the Depression), World War II,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공통된 현상

– 민주주의가 공고한 나라와 민주주의가 취약한 나라에서 모두 권력의 중앙집중 경향이

나타나지만, 권력 확대의 메커니즘에서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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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정부의 진격

• 거대정부의 진격, 두 가지 방향

1) 권력의 중앙집중

– 민주주의가 공고한 국가의 경우: 위기국가 → 큰 정부

 미국: 여야가 공히 연방 및 주 수준에서의 광범위하고 공격적인 대응 지지

→ 연방 재정적자가 막대한 상황에서도 추가적 재정지출 수용

포퓰리스트 행동주의자에 가까운 Trump 대통령이 열성적으로 지출 확대 뒷받침

 각국의 정치상황에 따라 권위주의 ‘스트롱맨(strong man)’ 입지 강화

[참고] i) Trump와 State Governors의 대립: 경제활동 재개 명령권을 둘러싼 갈등

ii) 단방제, 단일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팬데믹 대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특히

광역단체)의 역할 두드러짐. 대구광역시가 방역한류를 홍보하는 것을 두고

초기방역실패를 지적하는 시각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력을 다했다는 평가 존재

*출처: “방역한류 출발지가 대구라고요?”…뭇매 맞는 대구시, 경향신문 2020년 4월30일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30225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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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정부의 진격

• 거대정부의 진격, 두 가지 방향

1) 권력의 중앙집중

– 민주주의가 취약한 국가의 경우: ‘방역독재’, ‘방역전체주의’ 경향 대두

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주적 정당성을 방역 성과와 불가피성으로 보완하려는 경향

 이미 일부 국가에서 보건위기 대응을 위해 정당화되는 범위 이상으로 권력 확대 시도

: 불충분한 감독 메커니즘을 통해 위기를 활용하거나 위기를 빌미 삼아

정치적 반대세력 억압하고 권력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

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공산화 바람?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사회불만, 99%의 분노 폭발 → 좌파 정부 확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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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정부의 진격

• 거대정부의 진격, 두 가지 방향

2) 위기국가: 보건·방역 기능 강화 불가피 → 거대국가, 큰 정부

– 보건국가, 보건위기국가 지향

 국방이나 소방 조직과 인력을 평상시 최소화시켰다가 유사시 즉각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위기국가기구는 확대되는 경향

– 그러나 위기 이후에도 위기 이전 수준(precrisis level)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음

: 불가역효과(ratchet effect)

– 특히 위기 이후 단계(postcrisis stage)에도 경제회복 등 국가와 정부의 역할 증대 요인

상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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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국가, 보건위기국가, 감시국가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국가임무: 감염병의 예방과 방역

– War against the Pandemic to be waged by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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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국가
(Hygienestaat)

보건위기국가
(Health crisis state)

감시국가
(Überwachungsstaat)



건강안전국가에의 길

• 국가란 무엇인가?

– 국가의 핵심 임무(Core of the Cores)는 무엇인가?

– 국민의 생명, 건강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가장 핵심적·본질적인 임무

• 새로운 안보 개념

– 기존의 안보 개념(conventional national security concept)에 감염병 위협 추가

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인 위협, 즉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침공이나 전쟁, 내부에서의 내란, 테러 등에 못지않게 감염병 위협의

심각성 증대

 Bio-Terror(직접적·의도적)는 전통적인 안보 개념에 무리 없이 포함

 이에 비해 감염병 위협은 자연발생적일 수도, 고의나 과실에 의한 인위적 발생일

수도 있고 발원, 전파, 확산 등 모든 측면에서 훨씬 다양한 양상과 경로 가질 수 있음

[참고] 미국 등 구미권 국가들과 중국의 코로나19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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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안전국가에의 길

• 보건국가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시스템 패키지

: Elements of Pandemic Preparedness

1) 조직

– NSC에 상응하는 국가보건(감염병 예방 및 방역) 컨트롤타워 신설 필요

– 주무부처로서 중앙행정기관 수준의 조직 확충

– ‘보건부’ 신설 문제

 보건복지부로부터 분리

 복지기능과의 연계 유지방안

 정치와 과학의 실천적 조화·협력: 정치적 책임과 전문적 역량의 유기적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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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안전국가에의 길

• 보건국가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시스템 패키지: Elements of Pandemic 

Preparedness

1) 조직

- NSC에 상응하는 국가보건(감염병예방 및 방역) 컨트롤타워 신설 필요

- 주무부처로서 중앙행정기관 수준의 조직 확충

‘보건부’ 신설 문제: 보건복지부로부터 분리? 복지기능과의 연계 ?; 

정치와 과학의 실천적 조화·협력 (정치적 책임과 전문적 역량의 유기적 공조)

- 중앙 컨트롤타워로서 질병관리본부 + 국립감염병연구센터 및 국립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질본 ‘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 광범위한 공감대

박능후 장관:‘질본 청 승격 → 감염대책기구 상설 가능, 지역 감염 대처에 장점, 불리해지는 점도 많다.’

*  자료: 메디칼업저버 2020. 2. 19.(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99)

- 지자체의 현장 지휘·감독 + 권역별감염병전문병원(지방)

- 국제협력 지원체계(예: WHO COVID-19 16인 국제특위 위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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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안전국가에의 길

• 보건국가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시스템 패키지

2) 자원

– 공공의료자원(인적, 물적, 제도적)의 확충

– 긴급사태 인력 증강: 상비군과 예비군 개념으로 인력 확보

의료진, 역학조사관, 의료관리인력, 자원봉사인력 등

– 역학조사관 인력 부족 문제: 역학조사관 수는 질본 소속 77명, 각 시도 소속 53명

 단기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처우 개선책을 논의한 후에 인력 채용(특히, 지방 인력

확충)

 중장기적으로는 국책 연구기관을 설립해 인력을 채용. 가령 역학조사관, 질본 산하

연구기관서 양성하는 방안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2020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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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안전국가에의 길

• 보건국가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시스템 패키지

3) 제도와 정책도구들

– 비상대비계획(Emergency and Contingency Plan): 위기상황에서의 조직 적응, 자원

동원 등을 위한 단계별 계획 + 경제, 사회, 문화 등 영향평가 및 대응조치 계획

– 자원의 동원·최적 배분 및 복구 준비

– 자원의 유한성, 평소와 비상시 가용자원의 한계 고려

– 조기경보 등 초동조치, 자원 동원 및 관리의 타이밍이 중요

–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대한 대비

 비상시 적기 자원 동원 및 관리를 위한 대비

 평소 가능한 한 최대한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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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안전국가에의 길

• 보건국가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시스템 패키지

: Elements of Pandemic Preparedness

3) 제도와 정책도구들

– 비상시 방역대책 외에도 빈곤, 식량, 타 질병, 사회 및 지역갈등, 교역, 출입국 관리를

포함한 대외관계 문제 등 범국가적, 사회전방위적 대응 필요

–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봉쇄 등 강제조치에 따른 자원관리와 비봉쇄 체제에서의

자원관리

– Post Crisis Review와 학습,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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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TO TACKLE

• 감염병 대응 및 방역 정책 이슈

1) 감염병 대응 및 방역 전략

– 검사, 추적조사, 격리, 치료,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 Dr. Fauci said the US should develop its capacity for widespread testing, contact 

tracing, and case isolation  - “the things that were not in place in January.”

– 한국식 방역 모델: ‘검사-추적-격리-치료’

 선제적·공격적 대량 검사

 감염경로 및 접촉자 추적(ICT 기반 추적 및 공개)

: 휴대폰, GPS 등 이용한 확진자 행적, 동선 추적 및 시간대별 공개(투명한

정보공개)

인식과 경각심(awareness and alertness) 제고에 주안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 28개 관련 기관 실시간 정보 교환으로 10분 이내 확진자 동선 입체적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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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TO TACKLE

• 감염병 대응 및 방역 정책 이슈

1) 감염병 대응 및 방역 전략

– 광범위한 ‘자가격리’ 시행

 격리이탈자 문제

– 봉쇄, shutdown, lockdown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 감염자와 접촉자 추적, 격리, 치료의 전략으로 사회 전체,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

출입통제조치 없이 방역 추진, 감염 확산 차단 성과

 컨트롤타워로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 의료진의 헌신과 시민사회의 협력

 검사키트 개발 등에 있어 민산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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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TO TACKLE

• 감염병 대응 및 방역 정책 이슈

2) 감염병 대응조치의 필요조건

– 필요성(necessity)

– 투명성(transparency)

– 비례성(proportionality)

– 적시성(time-bound)

– 시기∙단계별 검토(periodic review)

[쟁점] 백신이 나오는 즉시 접종을 의무화(Impfpflicht)할 것인가? 

Impfpflicht gegen Coronavirus? "Der Schaden wäre fa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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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TO TACKLE

• 정치와 과학

1) 정치가 과학을 다루는 방식

– 과학은 대표하지 않으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가 과학을 지배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다.

– 정치가 과학을 만나는 모습에서 국가별로 극명한 대조

 [일본] 아베와 도쿄 올림픽

WHO 총장 고문인 시부야 교수(King’s College London)

: 일본, 과학이 정치에 종속돼 코로나 대응 늦었다, 정부 전문가회의 무능 비판, 

의료현장 혼란 우려한 검사축소 탓에 오히려 감염확산·의료붕괴 지적

 [미국] 재선을 노리는 Trump와 Fauci & Birx

: Trump’s suggestion of injecting disinfectant as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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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TO TACKLE

• 정치와 과학

2)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과학을 다루는 방식

– 과학이 정치, 행정에 종속?

– “질본, 관료 말고 사이언티스트가 중심 돼야”(박도준 서울의대 교수, 前국립보건연구원장)

[참고] 메르스 사태가 끝난 후 감사원은 복지부와 질본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때 양병국 당시 질본

본부장 등 9명이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권고를 받았다.

“메르스 사태 때 의사면허를 가진 질본 직원들은 자기 업무가 아니어도 자원해 방역 업무를 도왔던 걸로

안다. 그 결과가 징계로 돌아오자 조직 내에 ‘괜히 나서지 말자’는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고 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사명감을 갖고 감염병 대응에 몸을 던지겠나.” 

“올해 복지부 예산이 82조 원이 넘는데, 그중 연구개발(R&D) 분야에 배정된 돈은 7000억 원이 채 안 된다.

… R&D는 뒤로 밀린다. …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철저히 과학적 시각에서

대응해야 한다. 정치적 관점을 버리고 전문가들이 정부 조직 안에서 비교적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관련 투자도 늘려야 한다.”

*출처: 정은경 본부장이 날마다 직접 브리핑하는 이유, 신동아 2020년 4월호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019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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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TO TACKLE

• Privacy, 기본권 이슈

1) 감염자나 그 접촉자군의 Privacy 또는 개인정보 훼손 우려

– 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 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파시스트-히스테리 보건국가(faschistoid-hysterischen Hygienestaat)

: Hans-Jürgen Papier(독일 前 연방헌법재판소장)의 경고, 위험에 처한 민주적

법치국가

 긴급조치가 관헌·감시 국가를 위한 자유권의 말살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 중증환자 치료시 젊은 환자 우대 등 고령자 차별은 안 된다.

 전면적인 이동금지는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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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TO TACKLE

• Privacy, 기본권 이슈

2)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보호

– 감시와 와 밀고의 초감시문화(une culture de l’hypersurveillance et de la 

délation)

: 프라델 변호사(Virginie Pradel)의 비판

– “한국은 감시가 심한 사회”(une société très surveillée)

: 기 소르망(Guy Sorman). 前 Sciences Po(파리정치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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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출처: 프라델 변호사 페이스북 배경화면



ISSUES TO TACKLE

• Privacy, 기본권 이슈

2)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보호

– 한국의 방역 방식이 개인 정보를 침해하고 사생활을 희생시킨다는 거부감 존재

 프랑스 정부가 방역을 위해 도입 추진하는 ‘스톱코비드’ 어플리케이션은 GPS를 사용하지 않아 접촉

장소 정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센 반대에 직면

– 프랑스 정부의 이동제한령은 통행의 자유라는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반론

 바덴뷔르템베르크 총리 Winfried Kretschmann

: 접촉제한은 자유의 희생이 아니라 한시적인 제한이며, 

재난상황(Katastrophensituation)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기가 끝나면

곧 바로 복원된다고 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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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르피가로지 일본 특파원 기사
*출처: Covid-19: « La condescendance de nos décideurs à l’égard des méthodes de la Corée est in
supportable. » Par Régis Arnaud(correspondant du Figaro au Japon(https://www.lefigaro.fr/vox
/monde/covid-19-la-condescendance-de-nos-decideurs-a-l-egard-des-methodes-d
e-la-coree-est-insupportable-20200409)

https://www.lefigaro.fr/vox/monde/covid-19-la-condescendance-de-nos-decideurs-a-l-egard-des-methodes-de-la-coree-est-insupportable-20200409


ISSUES TO TACKLE

• Privacy, 기본권 이슈

3) 봉쇄의 이중효과

– 봉쇄로 인해 빈곤과 기아가 발생할 가능성

– 자유의 침해와 Privacy의 비교형량 필요

 이동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행복추구권(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파생) 등의

일반적 금지 또는 제한과 감염자나 그 접촉자군의 Privacy, 개인정보 보호 비교형량

 입법권자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유의하여 입법으로 구체화

: 헌법 제37조 제2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3.4.)

– 감염자나 그 접촉자군의 자유 못지않게 그로 인한 전염 위험에 처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및 일반 대중들의 알 권리, 자유 보장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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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TO TACKLE

• Privacy, 기본권 이슈

4) 시민사회와 공공성

– “공중보건과 같은 더 큰 공익을 위해 한국인들은 개인 정보와 관련해 어느 정도

타협할 의사가 있고 그것은 시민의식”: 박은하 駐 영국대사

*출처: 2020.4.12. 스카이뉴스 인터뷰시 ‘한국에서 CCTV를 사용하고 휴대전화의 GPS 정보를 활용하고

신용카드 거래기록을 썼다는데 대해 개인정보와 관련한 우려가 없는가’에 대한 응답

– 공동체윤리의 고조

 책임윤리

 공동의 위기 앞에서 감염병 전파에 있어 개인 책임의 중요성과 선택의 파급효과에 대한

공유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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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TO TACKLE

• 포스트코로나 사회경제정책의 방향

1) Great Divide: Inequality Issue

–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흑인·아시아인·소수인종 집단(BAME) 감염율, 치명율이

그 밖의 인구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다는 조사보고

– 빈민, 고위험군(고령자,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자, 비만, 흡연자 등)에 대한

검사, 치료 등에서의 차별 문제

– 지역, 소득, 연령 등에 따른 차별과 격차 심화

–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의료비 부담의 문제

– 재택근무(WFH)의 특권 누릴 수 없는 계층이 곤경에 처함(hardship)으로써 빈곤 악화

– 적대감과 긴장 고조 → 정치적·사회적 불만과 분노 언제라도 폭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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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봉쇄로 코로나 확산은 막았지만 인구밀도 높은 빈민가 사망 폭증, 이동제한령 거부하며 방화ㆍ폭동 ,

“위험 인지하고도 초기대응 부실”, 의사 600명 총리 상대 법원 소송, 정부 무능에 분노 목소리 잇따라
*출처: “코로나 대응 무능한 정부에 불복종” 성난 프랑스 시민들, 한국일보, 2020년 5월 1일자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291728066060?did=PA&dtype=3&dtypecode=510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291728066060?did=PA&dtype=3&dtypecode=5106


ISSUES TO TACKLE

• 포스트코로나 사회경제정책의 방향

2) 코로나팬데믹과 경제위기: 우리는 우리가 있던 자리에 다시 돌아 올 수 있을까?

– 경제위기의 크기와 깊이, 길이, 장단기 전망

 각국의 봉쇄, lockdown으로 인한 교역의 타격

→ 특히 관광, 항공, 자동차, 의류 분야 기업이 직접 영향 → 경제 전반의 위기

 코로나 칼바람: 일자리 위기

– 각국의 직접지불 처방들은 주효할까?

– 본격적인 탈(脫)세계화(deglobalization)?: 

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화한 생산 방식의 취약성 드러났고, 재편성이 불가피

→ 밸류체인 자국·지역 중심으로 재편(Eric Johnson 존스홉킨스대 교수)

 globalization이든 glocalization이든, 밸류체인의 수요와 기본구조는 지속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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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Epilog

#  고향의 상실?

#  ADVANCED COUNTRY REDEFINED



ISSUES TO TACKLE

• 고향의 상실(Ende der Heimat)?

–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돌아갈 곳은 더 이상 우리가 있던 곳이 아니다.

– globalization 그리고 국제가치사슬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등에 따른 국경봉쇄나 교역통제 등으로 타격을 받기는

하겠지만, 이미 구조적으로 깊고 넓게 뿌리내린 글로벌화된 세계질서와 현실은

여전히 견고

– 빈곤퇴치 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국제연대의 중요성 강조

 양자간, 다자간 협력과 연대 모색

 한미 / 한중일 / 남북 / 한-아세안 / 한-유럽 / 한-아프리카

– WHO의 공과와 향후 개혁

 WHO의 임무와 역할을 얼마나 강화·실효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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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TO TACKLE

• Advanced Country Redefined

– 살 만한 나라, 사업하기 좋은 나라

 진정한 의미의 ‘살 만한 나라’(可居地), 그리고 ‘사업하기 좋은 나라’(可業地)가

되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cf.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 보건국가, 국민건강안전보장국가

 건강한 나라, 국가와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지켜주고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보건국가, 국민건강안전을 보장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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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